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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의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10. 30.

접수 제218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11. 13. 접수 제230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순번 2 내지 17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10. 30. 접수 제2185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0. 30.자

매매계약 및 피고와 D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0. 30.자

매매계약은 3,667,275,01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67,275,0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예비적 청구취지도 확장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0. 30.자 매매계약 및 피고와

D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0. 30.자 매매계약은

3,570,226,26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1,104,603,54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항소취지

역시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 시멘트가공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2001. 3. 2.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아버지 D은 2011. 9. 21.부터 2014. 9. 21.까지 및 2015. 3.

31.부터 2015. 6. 1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으며, 피고는 C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D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AN골프장'이라는 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C, D 사이의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출자전환합의계약 체결

1)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3.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3. 11. 15. 주식회사 AO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1,221,772,8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7,723,968,0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받았고, 2013. 11.

18.경 주식회사 AP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1,311,144,4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7,625,918,0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10. C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통합계약(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 등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롯한

자산 및 사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양도대금은 C

등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C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북구 E 소재 개인사업자 F회사(이하 '갑 회사'라 칭함) 및 D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북구 G 소재 개인사업자 D(이하 '을 회사'라 칭함)과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인바, C가 운영하고 있는 갑 회사 및 D이 운영하고 있는 을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롯한 자산 및 사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C, D과 원고가 중소기업통합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양도양수기준일) C, D이 2013. 12. 10.을 양수도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C, D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하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

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② 위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수정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제5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2013. 12. 11.

지급하기로 하되, 당해 대금을 채무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C, D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단, 신주의 발행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원고와 C 등은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값1) 으로 양수대금(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였고, 2013. 12. 10. 위

양수대금 산정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871,520,837원, 원고의 D에 대한 채무를

7,674,943,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확정된 금액 중 만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2013. 12. 11.까지 C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87,152주, D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767,494주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각 배정하기로 하는 출자전환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합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회 개최 및 C 등에 대한 주식배정

1) 원고는 2013. 12. 11. 09:00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C 등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승인하고,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를 승인한다고 결의하였다.

2) 원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이어서 2013. 12. 11. 10:00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C 등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신주 874,646주(발행가액 1주당

10,000원)를 발행하여 C에게 그중 97,152주(이 사건 출자전환합의계약에서 배정하기로 한

87,152주보다 10,000주가 많다)를, D에게 나머지 777,494주(이 사건 출자전환합의계약에서

배정하기로 한 767,494주보다 10,000주가 많다)를 배정하되, 그에 해당하는 주금 중 C 등이

현금으로 납입하는 각 100,000,000원(= 각 10,000주 × 발행가액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합의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각 채권으로 모두 상계충당하여

납입하고, 신주발행과 관련한 신주인수인의 상계납입은 상법 제421조 제2항,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이를 승인한다고 결의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0. 발행주식의 총수를 661,512주에서 1,536,158주(= 기존 발행주식수

661,512주 + 신주 874,646주)로, 자본금을 6,615,120,000원에서 15,361,58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C 등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C 등은 2014. 10. 3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되, 그 변제액을 위 매매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원고 명의의 H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 중 순번 1 내지 8, 10, 11 기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아래 표 중 순번 9 기재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4. 6. 3.

말소되었고, 순번 12 기재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정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함께 표시하였다).

1 2005.
4. 14.

2,340,000,000 D ㈜H 2014.
12. 5.
말소

2 2006.
9. 14.

520,000,000 I ㈜H 2014.
12. 5.
말소

3 2007.
10.
31.

598,000,000 ㈜J ㈜K 2014.
12. 5.
말소

4 2007.
10.
31.

702,000,000 ㈜J ㈜K 2014.
12. 5.
말소

5 2010.
3. 31.

2,500,000,000 원고 ㈜L 2014.
12. 5.
말소

6 2012.
3. 14.

650,000,000 원고 ㈜H 2014.
12. 5.
말소

7 2012.
4. 9.

600,000,000 ㈜J ㈜M 2014.
12. 5.
말소

8 2012.
9. 18.

480,000,000 I ㈜M 2014.
12. 5.
말소

9 2013.
10.
15.

4,000,000,000 ㈜Q2)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N'였으나, 2013. 10.
7. '주식회사 S'로, 2014. 4. 9. '주식회사 Q'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상호를 기재하였다.

○(주) 2014.
6. 3.
말소

10 2014.
3. 28.

390,000,000 원고 ㈜P 2014.
12. 5.
말소

11 2014.
6. 3.

3,600,000,000 ㈜Q R 2014.
12. 4.
말소

12 2014.
12.

6,600,000,000 피고 ㈜K



1 2005.
4. 14.

2,340,000,000 D ㈜H 2014.
12. 5.
말소

05.

2) 피고는 2014. 10. 30. 및 2014. 11. 13.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고, 2014. 12. 4.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R에 대한 주식회사 Q의 채무

3,600,000,000원(위 표 중 순번 11, 이하 '순번 ○'이라고만 한다)을, 2014. 12. 5. 위 피담보채무

중 I의 채무[H에 대한 채무 448,296,796원(순번 2), M에 대한 채무 23,630,115원(순번 8)], D의

H에 대한 채무 1,838,208,165원(순번 1), 원고의 채무[L에 대한 채무 1,150,404,628원(순번 5),

H에 대한 채무 7,451,966원(순번 6), P에 대한 채무 129,459,361원(순번 10)], 주식회사 J의

채무[K에 대한 채무 837,284,707원(순번 3, 4), M에 대한 채무 366,859,232원(순번 7)]를 각

변제하였다.

마. 관련 과태료사건 및 민사사건

1) 원고는 2013. 12. 10. D과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출자전환합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인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2014. 10. 3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2016과519호로 3,374,71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년 C 등을 상대로 '원고의 이사인 C 등이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이 사건

양수대금을 C 등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확정하고, 위 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의 상계납입을

승인하여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위 법원은 2019. 6. 14. C 등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원고에게 3,570,226,26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41호증).

바.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6. 10.경 C 등과 피고를 'C 등과 피고는 공모하여,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신주를 발행 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10,000,000,000원에 이중으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C 등과 피고는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 30.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졌다(을 제12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1, 2).

사.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AQ과 주식회사 AR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942), 원고승계참가인 AL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참가인 AL'이라 한다. 이하 사건관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승계참가하여, 2018. 12.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

AL에게 1,649,469,187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어음금

사건'이라 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 AL은 2019. 6. 27. 원고승계참가인 AM(원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에게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1,649,469,187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1/2' 등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9. 7. 10.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병 제7호증).

3) 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승계참가인 AL은 2020. 2. 5.,



원고승계참가인 AM는  2020. 2. 17. 각각 '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의하여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3,570,226,263원 중

1,104,603,545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원고승계참가인 AL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991, 원고승계참가인 AM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대구지방법원 2020타채992이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사건 제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2. 13. 및 2020. 3. 3. 제3채무자인

C 등에게 각 송달된 후 2020. 2. 21. 및 2020. 3. 11. 각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 11, 14, 15, 20, 41, 43호증, 을 제5, 12, 14호증, 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 M, K, P,

L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C 등은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출자전환합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C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 등의 매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3,667,275,014원5) 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 등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위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액인 3,667,275,0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출자전환합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은 상법 제522조, 제374조에 의하여 필요한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은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34조에서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74조 제1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1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제2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제3호)의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법상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개인사업자인 C 등이 운영하고 있던 개인사업체와



원고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어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에 상법상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12. 11.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승인하고, 원고의 신주 874,646주를 발행하여 C 등에게 배정하고, 신주발행과 관련한 신주인수인의

상계납입에 대하여도 승인한다는 내용의 각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더라도 회사 이익상 반드시 필요하면서 이익이 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 입는 손해 사이에 비교형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데도 그

필요성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C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고, C가 의장이 되어 위 이사회를 진행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출자전환합의계약에 따른 원고의 C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자인 피고가 위 규정 위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참조). 한편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C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5, 42, 49, 50, 57, 58, 60, 61, 64, 66호증,

을 제1, 2, 6, 10, 13,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C 등이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C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C 등과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현물출자 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AT은 'C는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4. 10. 30.까지 팔아야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야 원고가 2014. 10. 31.자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시점을 2014. 10. 30.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급하게

매도하기를 원하였던 C 등이 매수인이 알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거나 계약

조건을 정함에 있어 오히려 매도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2, 52, 61, 6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AU는 '피고가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촉구하였고, C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2호증)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AT은 'C는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4. 10. 30.까지

팔아야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야 원고가 2014. 10. 31.자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시점을 2014. 10. 30.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제1, 20호증), AU는 2019. 10. 2. 자신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인진술서(을 제16호증의 1), 2019.

10. 25. 위 사실확인서(갑 제42호증)와 사실확인서에 대한 확약서(갑 제49호증), 영상파일(갑

제50호증) 등에 대한 철회신청서를 각 제출한 점, AU는 2019. 12 16. '원고의 대표이사 AM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M는 AV 등에게 지시하여 AU를

살해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만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신변의 위험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U의 위 사실확인서(갑 제42호증)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골프회원보증금 처리 등 정산 절차를 미루고 계약금을

받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T과 세무사 AW는

C 등으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의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달리 이례적이므로 피고가 C 등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부동산의 표지 2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0. 30.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2,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인중개사인 AT의 중개로 C 등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골프회원보증금 등 골프장 운영에 관한 채무는 전체 매매대금의 2~3%에 불과하였던 점, AT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피담보채무 등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거래 안전성을 위해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2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C

등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가 해결하기로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산하기

전에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회원권 보증금의 액수 등이



변동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금원에 가까운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수수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치고,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확하게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다수의

근저당권, 회원권 등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계약금 10억 원이 수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는 점,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뒤인 2014.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그 등기부상 거래가액 역시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가 2014. 12. 29. AT에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7) 법정수수료 범위 내 중개수수료인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등이 AT과 AW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될 중개수수료와 보수액수를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 등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대신

150,0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C 등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은 갑 제50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AX이 2014. 11. 1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한 AT은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정산결과 잔금이 약

210,000,000원 남아 있었고, C가 추가로 해결해야 할 대출금 320,00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C를 도와주자고 부탁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정산이 끝난 시점(2014. 11. 11.)에 이와

관련된 위로금을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뒤인 2014. 11. 12.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서(을 제10호증)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433,081,6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13. 11. 중순경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8,937,062,400원(AP) 내지 8,945,740,800원(AO)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C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2016. 10.경 C 등과 피고를 'C 등과 피고는 공모하여,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신주를 발행 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10,000,000,000원에 이중으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C 등과 피고는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0. 30.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손해배상 사건에서 확정된

3,667,272,014원(2020. 12. 24. 기준)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522조 제3항, 제1항, 제434조에 따라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을 승인하고 신주를 발행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에도 특별이해관계인인 C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를 진행하는 등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출자전환합의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뿐만 아니라 C 등의 원고에 대한 신주에 관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5. 19. C 등에게 배정된 신주가 C 등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와 유상감자의 형식으로

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74), 2019. 6. 14. 위 법원은 C 등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원고에게

3,570,226,26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AL이 2020. 2. 5., 원고승계참가인 AM가

2020. 2. 17. 각각 '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의하여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3,570,226,263원 중 1,104,603,545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9. 10.경 AS이 원고의 승계신청인인 AR의

승계인으로서, 원고의 C 등에 대한 위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판결에 기한 채권 중

441,581,3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12477)을 받아 집행력

있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법상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개인사업자인 C 등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와 원고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어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에 상법상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 결의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C 등의 원고에 대한 신주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게 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발행한 신주의 인수대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상당액이며, 위 손해는 C 등이 원고의 주주가 되는 시기, 즉

원고가 발행한 신주의 납입기일 다음 날8) 에 발생하는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회에서 신주의 납입기일을 2013. 12. 12.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는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3. 12. 13.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는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주금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신주발행은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 등이 이 사건 양수대금 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권을 확정 받고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9)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C 등의 무자력 여부

1) C의 무자력 여부 제1심 감정인 AY의 2016. 10. 23.자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 감정인 AZ의

2020. 1. 6.자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018. 7. 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3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액은

1,192,186,300원(= 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3 부동산 24,933,1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1,167,253,2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1 내지 24,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A기관장에 대한 2018. 7. 24.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2019. 11. 11.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9. 11. 12.자 각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와 금융기관 등에 적어도 합계 12,551,350,20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가지고 있는

원고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C가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 날 2차 부도가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D의 무자력 여부 제1심 감정인 AY의 2016. 10. 23.자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 감정인 AZ의

2020. 1. 6.자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018. 7. 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2 기재 순번 4 내지 40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액은 13,418,858,820원(= 별지2

기재 순번 4 내지 40 부동산 3,628,248,82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9,790,6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이해의 편의상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기에서 공제하지 않고,

소극재산에서 이를 고려한다), 갑 제21 내지 24,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A기관장에 대한

2018. 7. 24.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이 법원의 BB은행에 대한 2019. 11. 7.자, K에 대한 2019. 11.

11.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9. 11. 12.자 각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와 금융기관

등에 적어도 합계 10,270,089,3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므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가지고 있는 원고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D이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 날 2차 부도가 난 점, D 소유의

별지2 기재 순번 4 내지 40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C 등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는 함은

의도나 악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갑 제1, 2, 3, 18, 20, 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H, BC조합, 기업은행, M, BD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등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어음대금 결제 등

원고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 등이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갑 제1,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0.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4. 10. 31. 최종 부도 처리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29), BE회계법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의 계열사 등에 대한 대여자금 미회수 등의 이유로 원고의 부채총액은

자산총액보다 6,446,557,000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개시가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부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 등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10)2)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C는 '원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가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0억 원은 어음금을 회수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자신은 Q을 2009.경부터 2013. 7.경 내지 8.경까지, J과 BF을



2001.경부터 2014. 12.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Q은 2013. 12.경 계열사에서 분리가

되고, 원고가 모회사로, BF과 J이 자회사로 되었다', '2014. 9. 30.경 원고의 1차 부도 이후, 2014.

10. 31.경 최종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부도를 예상하고,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갑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BG는

'BH계열사 전체는 2013년경부터 4대강 사업이 끝날 무렵부터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매월 말

어음 결제하기에도 벅찬 실정이었고, 대표이사가 어음 결제대금을 구하지 못하면 부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3년경 계열사 전체가 부도 직전이었고, 계열사 간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법인이 운영되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3) 갑 제2, 3, 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BF 및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2013. 12.경 위 각 회사들이 대여금

미회수, 어음대금 미결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C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위 각 회사들을 운영하여 온 사실(C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

등의 소유이던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 및 출자전환합의계약 이전에도 원고나 당시 원고의

자회사이던 J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각 회사들을

운영하였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원고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도 노조의 파업과 4대강 개발사업과 관련된 손실 등으로 원고의 자금사정이

심각해짐에 따라 원고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4) 제1심법원의 H, BC조합, 기업은행, M, BD은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H 계좌로 그대로 입금된 사실, 그 후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1,0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BC조합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위 수표에 배서를 하는 등 원고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13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AT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 AW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으며, 160,000,000원은 C의 동생 I이 대표로 있던 BI주유소의 매수인 BJ에게

지급되고, 100,000,000원은 J 명의의 BC조합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53,000,000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C의 어머니이자 D의 처인 BK에게 지급되고, 200만원은 I의 처로 보이는 BL에게 지급되었으며,

200만 원은 BM11)에 지급되고, 300만 원은 BN에게 지급되었으며, 100만 원은 BO에 있는 BP

계좌로, 100만 원은 기업은행에 있는 BQ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9. 11. 12.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 원고의 자회사로서(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J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12)), 원고와 앞서 본 회사들은

하나가 부도가 나면 줄줄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과 같은 날인 2014. 10. 31. J 역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C는 그동안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위 회사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위 회사들을 주채무자로

한 신용보증계약에서 D과 함께 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C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주주로서 C는 151,297주를, D은 777,494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무자인 J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무자인

원고 또는 Q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에 지급된 100,000,000원은

원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원고, J 등을

주채무자로 한 상당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C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C의 진술에 의하면, BJ에게 지급된 위 160,000,000원은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원고와 J 및 BF의 BI 주유소에 대한 대금 대납 등 BI주유소의 매수인인

BJ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계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금 결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C 등은 원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단기간 내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T 등을 통하여 매수인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T

등에 대하여 지급된 위 중개수수료 등이 다소 고액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1,000,000,000원은 처음부터 원고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의 수익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실제 원고 등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의 자금난 등을 해결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원고의 운영자금 내지는 그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13)이는 원고, J 등을 위하여

위 회사들을 주채무자로 한 상당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였던 C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액이 원고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그중 일부가 출금되어 C의 어머니이자 D의

처인 BK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와 계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 등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5) 원고는, C 등이 원고가 최종 부도 처리되기 전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의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달리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C 등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1차 부도가

발생한 2014. 9. 30.을 전후한 원고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C 등은 원고의 최종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원고의 채무 등을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C 등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제1심 감정인 AY의 2016. 10. 23.자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10.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0,957,863,200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뒤인 2014. 11. 12.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서(을

제10호증)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433,081,6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13. 11. 중순경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8,937,062,400원(AP) 내지

8,945,740,800원(AO)으로 평가되었던 점(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는 이보다

10억여 원 많은 100억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C 등에게 실제 지급한 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6, 7,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 L, M, 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C 등과 피고는 2014. 11. 10.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정산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C 등이 알려주지 않은 추가 은행대출 관련 건으로

잔금 지급일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10. 30. 무렵부터 2014. 12. 5.까지 위 피담보채무의 대출이자, 설정 해제를 위한 추가비용 등을

변제하게 되었는데,14)그 액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

하더라도 8,651,534,367원에 이르는 점, 여기에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보증금채무 2억 4,000만

원, C 등이 알려주지 않은 쿠폰 등 회원권 관련 채무 1억 3,000만 원, 골프샵 등에 대한 보증금채무

1,380만 원 등을 합하면 90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은 실제 C 등에게

지급되어 원고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실제 C 등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15)피고는 기존에 C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C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등의 재정상태나 신용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C 등의 채무액이 예상보다 커서 당초 생각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되자,

2014. 12. 8. 이와 관련하여 C 등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공인중개사인 AT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점, 피고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필요로 하였던 실수요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4. 10. 30.)에 계약금 10억 원을 수수한 상태에서 모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인 AT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C 등과 피고 사이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었던 점, AT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피담보채무 등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거래 안전성을 위해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2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C 등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가 해결하기로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산하기 전에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회원권 보증금의 액수 등이 변동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금원에 가까운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수수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치고,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확하게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다수의 근저당권, 회원권 등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계약금 10억 원이 수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는 점16)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인

3,570,226,263원17)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전부된 각

1,104,603,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AS이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판결의 선고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음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원고승계참가인 AM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승계참가인 AL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 등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호)에서 위 법원은 2019. 6. 14. C 등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원고에게

3,570,226,26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AL이 2020. 2. 5., 원고승계참가인 AM가  2020. 2.

17. 각각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의하여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3,570,226,263원 중 1,104,603,545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9. 10.경 AS이 원고의 승계신청인인 AR의 승계인으로서,

원고의 C 등에 대한 위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판결에 기한 채권 중 441,581,3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12477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의하여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3,570,226,263원에서,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AS의 추심채권액 441,581,386원을 공제한 잔액은

3,128,644,877원(= 3,570,226,263원 - 441,581,386원)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압류 및 전부받은 금액 합계액인 2,209,207,090원(= 1,104,603,545원 × 2)을 초과하는 점,

원고승계참가인 AL은 어음금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채권 중 1/2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판결 등에 기한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승계참가인 AM 역시 어음금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채권 중 1/2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 판결 등에 기한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나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인 C 등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 등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희

판사박영주

판사공도일

별지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주식회사 AO은 1,221,772,800원, 주식회사 AP은

1,311,144,400원이다)의 평균값인 1,266,433,600원과 공구와 기구, 비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평가액 6,210,237원의 합계 1,272,643,837원에서 부채액 합계 401,123,000원을 차감한

871,520,837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주식회사 AO은 7,723,968,000원,

주식회사 AP은 7,625,918,000원이다)의 평균값 7,674,943,000원이다.

2)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N'였으나, 2013. 10. 7. '주식회사 S'로, 2014. 4. 9.

'주식회사 Q'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상호를 기재하였다.

3) 별지1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순번 1 부동산의 경우에만 2014.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전인 2014. 10.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원고로 볼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인 C 등과 매수인인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5) 원고는 D,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1914)에서

3,570,226,263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인 2,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일부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 선고 이후 AS이 원고의 위 채권 중 441,581,386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0. 12.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4,108,856,400원이라고 주장하며(3,570,226,263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0.

12. 24.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위

금액에서 AS이 승계한 441,581,386원을 공제한 3,667,275,014원(= 4,108,856,400원 -

441,581,386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6) 앞서 본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10억 원 및 은행대출금,

R의 근저당권, 회원권 판매보증금(2억 4,0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그 당시에는 C 등이 R에 대한

채무가 30억 원이라고 알려준 것 등을 토대로 약 8억 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6.

10. 21.자 석명요구신청서 및 피고의 2016. 11. 29.자 준비서면 참조)을 2014. 11.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R에 대한 채무가 C 등이 당초 알려준 것과 달리 채권최고액인 36억 원에



이르거나 회원권 등과 관련된 채무가 사전에 파악한 것보다 더 있을 경우 등에는 정산하여야 할

잔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C 등의

채무액이 예상보다 크자, 피고는 2014. 12. 8. C 등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 공인중개사법 중개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8)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당초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3,570,226,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으나, AS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 중 441,581,386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3,667,275,014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원고의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각 1,104,603,545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458,067,924원[= 3,667,275,014원 - 2,209,207,090(= 1,104,603,545원 ×

2)]의 범위 내이다.

10) 증인 C는 이 법원에서 "대표이사가 볼 때는 회사 살리고 싶지만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할 입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고한테 급하게 그

금액으로 팔고 그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법정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큰 돈입니다. 10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 정도는 회계법인하고 직원 인건비, 회사 기름 값,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살려보든 간에 법정관리에는 목표는 두고 있지만 살려보는 때까지 살려보려고 하는

차원이지, 이게 잘못되면 법정관리, 어떻게 되면 뭐 그거 아니고 사실은 법정관리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최선의 노력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부도가 한두 달은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11) 갑 제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4. 2. 설립된 회사이다.

12)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5. 4. 1. J의 주식 중 50,000주를 I에게, 30,000주를 AU에게, 22,000주를 BR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J은  2015. 7. 1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5),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3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3) 증인 C는 이 법원에서 "피고한테 10억 원을 받아서 일단 회사 돈이니까 회사 계좌에 돈을 넣어서

1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회사 금고에 어차피 법정관리가 들어가니까 회사 금고에

다 압류가 들어오니까 회사에 7억 원이나 6억 원을 놔두고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방금도 저기 뭐냐

희생 비용,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 저희가 그 당시 직원이 두 달인가 급여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값, 골재대금 등등 비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다 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14) C 등이 2014. 11. 10. 확인한 2014. 10. 30.까지의 은행대출원금 및 이자만 하더라도

4,946,566,796원(= 원금 4,926,109,361원 + 이자 20,457,435원)이고(을 제2호증), 피고가 C

등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추가한 비용은 H 설정해제를 위한 원금 및 이자 합계

41,200,138원, 2014. 10. 31.부터 2014. 12. 5.까지 추가된 이자에 대한 대납금

60,146,841원이다.

15) 원고가 제1심에서 2016. 6. 29.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7. 4.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10억 원 및 은행대출금, R의 근저당권, 회원권 판매보증금(2억 4,0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그 당시에는 C 등이 R에 대한 채무가 30억 원이라고 알려준 것 등을 토대로 약 8억 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6. 10. 21.자 석명요구신청서 및 피고의 2016. 11. 29.자



준비서면 참조)을 2014. 11.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R에 대한 채무가 C 등이 당초

알려준 것과 달리 채권최고액인 36억 원에 이르거나 회원권 등과 관련된 채무가 사전에 파악한

것보다 더 있을 경우 등에는 정산하여야 할 잔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C 등의 채무액이 예상보다 크자, 피고는 2014. 12. 8. C

등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7) 원고는 2020. 12.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3,667,275,014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주장에 의한다.


